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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론에 관한 연구*

1)홍준현**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체계의 실태와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다산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던져주는 정책

적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다산은 상급 지방행정계층을 道에서 省으로 바꾸고 그 관

할구역에 대한 조정만을 주장했을 뿐, 지방행정계층의 통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둘째, 다산

의 군현병합 논의는 최근의 시군통합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셋째, 다산은 군현을 모

두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리나 군관, 노예의

수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요즘의 차등분권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넷째, 다

산은 군현등급의 조정 기준으로 인구와 경제력을 함께 고려했는데, 이는 현대적인 시나 읍 승

격 기준과 일견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지방행정계층, 지방행정구역

Ⅰ. 서론

정치권에서는 최근 들어 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폐지하고,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단층제 계층구조로 전환하고, 행정구역

도 주로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통합광역시로 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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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1)

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은 조선 말기와 일제 초기에 획정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어 왔다.2) 특히, 행정계층 및 구역의 

편성은 국민생활을 위하기보다는 통치의 용이함과 행정의 편이성에 주안점을 두

었기에, 통솔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多)단계의 계층과 하향적 구역으로 형성

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도 통치의 편의에 중점을 두어 설정된 현행 지방행

정 계층 및 구역체계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착의식의 희박 및 참여기회의 저하라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계층구조의 경우는 지나치게 다층화 되어 있어 행정의 능

률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또한 저하시키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우는 동종의 자

치단체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행･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생활권과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일치시키

며, 행･재정적 능률성을 제고하며, 주민참여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이 추진될 필요가 제기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요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

선시대에도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정도의 차이

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지방행정체계는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

시대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구역의 모태가 되고 있는 조선시

1) “열린우리당은 4월 18일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총을 열고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
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당내에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
을 설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허태열(許泰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TF를 구성한 상태다. 행정구역 개편론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2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30-60개 내외로 전국의 행정판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단계 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100만-200만명 규

모의 광역행정단위로 재편하고, 그 아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100만명 이하 규모의 광역시 60개 내외를 설치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5. 4. 18).

2) 역사적으로 볼 때, 도는 1413년 조선 초기에 전국을 8도로 나누었을 때의 그 구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군은 1914년 일제 초기에 전국 토지조사사업 끝에 전국을 220개의 군으로 나눌 때 

구획된 구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홍준현, 1998).



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론에 관한 연구 113

대의 지방행정구역이 어떤 목적에서 획정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파

악함으로써 자치구역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도 그의 역저인 경세유표를 통해 행정개혁을 주창하면서 지방행정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지방행

정체계의 실태와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다산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던져

주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 지방행정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1. 조선시대 지방행정체계의 실태

조선시대 지방제도는 국가가 민을 장악하고 전국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 이하 군, 현까지 중앙정부에서 책임관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렸으며, 군현 내부의 운영은 수령과 향리, 향청(鄕廳) 및 면리임(面里任)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강석화, 1991). 물론 조선시대의 도체제와 유사한 지방행정단위

가 고려 성종 때와 현종 때에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이 때의 도제도는 실질적 행

정구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군, 현 등이 도와 종속관계

에 있지도 않았다(하현강, 1993).3)

8도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방 정치행정의 중심을 이루어온 제도이다.4) 8

3) 고려 성종은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인 9주제를 개편하여 983년 12목제를 실시하였고, 995년에는 

당의 10도제를 모방하여 전국을 10도로 구분하였다. 그 뒤 고려 현종(1047년~1083년)때 다시 

10도제를 개편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10여개의 현을 따로 떼어 경기라 하고, 나머지는 양광도

(현재의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강원도 영서지방), 서해도(황해도) 등 5
도와 동계(함경도의 일부 해안지대와 강원도의 영동지방), 북계(평안도) 등 양계로 구분하여 

이른바 5도 양계라고 하는 조선시대 8도체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조창현 외, 1995: 203).

4) 1413년에 태종은 고려의 5도 양계를 8도제로 개편하여 5도 구역과 양계 구역의 경계를 부분적

으로 조정한 도의 경계를 확정하고 그 하위의 군･현을 관할하도록 하였다(최창호, 1980). 이러

한 8도 체제는 고종 23년(1895년) 을미개혁에 의해 23부제(府制)로 바뀌고, 이듬해 아관파천(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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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는 전국을 8개의 도(道)로 나누고, 그 밑에 부(府),5) 대도호부(大都護府),6) 목

(牧),7) 도호부(都護府),8) 군(郡),9) 현(縣)10) 등으로 구분하여 외관(外官)･외직(外職)･
외임(外任) 등으로 부려지는 관찰사와 수령을 파견하여 관할구역을 통할케 하는 

지방통치 방식으로 태종 13년(1413년)에 그 골격이 확립되었다(최봉수, 1993).11) 

도의 관찰사는 종2품으로 국왕에 대해 직계권(直啓權)을 갖고 있었으며 군사･
행정을 비롯하여 도내의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감사(監司), 

도백(道伯), 도신(道臣), 방백(方伯)이라고도 불리었다(김기옥, 2001: 28).12) 그 이하

의 읍은 장관의 품계상 상하관계에 있었으나, 명령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관찰사에게 병렬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강석화, 1992: 262).

館播遷) 이후에 다시 13도제로 바뀌었다(김기옥, 2001: 35).

5) 부는 수령이 파견된 지방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상위 관아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부에는 관찰

사와 동격인 종2품의 부윤(지금의 광역시장에 해당)을 두었으며, 감영 소재지가 부인 경우에

는 관찰사가 부윤을 겸직하기도 했다(최봉수, 1993: 9; 김기옥, 2001: 30).

6) 대도호부는 중국의 한당제(漢唐制)로서 군사상의 진호(鎭護)가 주 임무였으나, 조선의 경우는 

다만 지방행정구역상의 한 이름에 불과하였다. 대도호부에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를 두었다

(최봉수, 1993: 9).

7) 목은 군읍의 이름이 주(州)로 된 지방행정구역의 격칭(格稱)으로 전국에 20개의 목을 두었으

며, 그 수령을 목사(또는 목백(牧伯)이라고도 불림)라고 했다. 목사는 정3품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정2품과 종2품이 임명되기도 했다. 정2품이 목사인 경우를 영(領)목사, 종2품이 

목사인 경우를 판(判)목사라 칭하였다(최봉수, 1993:9-10; 김기옥, 2001: 30).

8) 도호부는 목의 다음 가는 지방행정구역의 격칭(格稱)이다. 도호부에는 종3품의 도호부사가 파

견되며, 도호부사를 약칭하여 부사라고 불렀다(최봉수, 1993: 10).

9) 군은 제5급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구역으로, 군에 파견된 수령은 군수로서 종4품의 관아가 임

명되었다(최봉수, 1993: 10).

10) 현은 대현(大縣)과 소현(小縣)으로 구분하여, 대현에는 현령(종5품), 소현에는 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최봉수, 1993: 10).

11) 군･현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마련된 것은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로 9주 아래에 117개의 군을 

두고 다시 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293개의 현을 두었다. 고려시대에도 통일신라시대의 군･
현제가 계승되었는데, 다만 군･현간의 상하관계가 대등관계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는 태조에서 세조에 이르는 시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실질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서 

군･현제를 정비하였다(이존희, 1990).

12) 관찰사의 직무는 본래 순력(巡歷)이라 하여 관하 각지를 순찰하여 수령의 행적과 민정을 관

찰함에 있었으므로 관찰사의 직은 반드시 순찰사를 겸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임지에는 

가족을 대동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경세유표 천관수제(天官修制) 편). 그 후 점차 관찰

사의 영(營)인 감영(監營)이 생기고 또 가족을 대동함에 따라 후에는 춘추로 한 차례씩 관하를 

순회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나마도 행하여지지 않았다(김기옥, 20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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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지방행정체계의 문제점

조선시대 지방행정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지방행정단위 가운데 가장 

상위인 도는 대구역주의에 입각하여 구획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을 꾀하기 힘들었

으며(윤정애, 1985: 80), 도별 민호수나 전결수에 있어서도 격차가 컸다. 경상도는 

속읍수가 71개이나, 함경도와 황해도는 23개에 불과하여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민

호수에 있어서도 경상도는 강원도의 4배 가까이 되었으며, 전결수에 있어서도 전

라도가 강원도보다 무려 9배나 많았다.

<표 1> 도별 속읍 및 민호수･전결수

도 명 속읍수 민호수 전결수 도 명 속읍수 민호수 전결수

경기도 36 156,200 86,011 강원도 26 89,000 40,882

황해도 23 123,204 139,149 충청도 54 217,400 255,585

전라도 56 273,387 349,703 평안도 42 197,125 119,210

경상도 71 335,600 336,749 함경도 23 119,300 104,043

주: 「대전통편」에 수록된 각도별 속읍수와 「대동지지」에 기재된 각도별 민호수와 전결수를  

    정리한 것임.
자료: 강석화(1992: 263).

읍 이하 가운데에는 민호수나 전결수 등을 종합한 읍세와 주･부･군･현 등 읍등

(邑等)이 일치하지 않은 읍이 상당수 존재하여 전국적으로 일원적인 지방행정체

제를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하위읍보다 읍세가 열등한 상위읍도 많았고, 같

은 등급에 속하는 읍 사이에도 읍세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 첫 번째는 연대책임에 의한 군현의 강등조치에 기

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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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시대 법전별 읍의 등급 총수

읍의 등급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4

4

20

44

6

4

20

74

6

5

20

77

5

5

20

75

소계
72

(21.9%)

104

(31.6%)

108

(32.6%)

105

(31.8%)

군

현(령)

현(감)

82

34

141

71

26

128

71

26

126

77

26

122

소계
257

(78.1%)

225

(68.4%)

223

(67.4%)

225

(68.2%)

계 329 329 331 330

자료: 강석화(1991: 81)에서 재작성.

도호부 이상의 읍은 증가한 반면 군 이하의 읍은 감소하여, 도호부 이상의 읍이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서 31.8%로 증가한 반면, 군 이하의 읍은 78.1%에서 

68.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대부분 감영이설이나 관방시설 

설치로 말미암아 비중이 커진 읍이 승격되거나, 왕비의 관향, 태실 봉안처, 능침 

봉안지 등의 읍이 승격되었기 때문이지, 읍세 성장으로 승격된 경우는 매우 드물

었다. 또한, 강상죄인 때문에 읍등(邑等)이 바뀌는 경우 그 기한이 한시적인 반면, 

군현이 승격된 곳은 다시 격하되는 일이 거의 없어 상등급(上等級) 읍의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3)

13) 군현의 등급은 본래 고려왕조 성립시기에 있어서 왕실과 지방호족과의 관계, 국가 및 왕실과

의 연고, 군사적 중요성, 호구와 토지의 다소광협(多少廣狹)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그 등급

의 승강도 지방 토성이민(土姓吏民)의 국가 및 왕실에 대한 공과 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빈

번하였다. 고려시대의 이러한 폐단은 조선 초에도 계속되었다(최봉수, 1993: 12; 199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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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형별 등급변화

구분 등급변화이유 읍수 비율(%) 총비율(%)

승격 신설

왕실관련

읍민공적

관방설치

읍세성장

기 타

13

3

29

3

9

22.8

5.3

50.9

5.3

15.7

19.7

4.5

43.9

4.5

13.6

계 57 100 86.3

강등 혁파

반역향

관방철거

읍세하락

기 타

1

2

2

4

11.1

22.2

22.2

44.5

1.5

3.0

3.0

6.1

계 9 100 13.6

합 계 66 100

자료: 강석화(1991: 82).

이러한 군현 혁파(革罷)･강등(降等)의 원칙은 숙종 20년(1694년) 남구만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영조대의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에서는 첫째, 

강상죄인이 발생한 읍의 수령은 파직한다. 둘째, 강상죄인이 사는 읍호가 현령관 

이상이면 강등하되 그 기한은 10년이다. 셋째, 현감관의 읍호에서는 혁파하지 않

으나, 현의 서열에서 맨 뒤로 돌리고 그 기한은 10년이다. 넷째, 반역죄가 발생한 

경우도 강상죄와 마찬가지로 파가(破家) 이하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김진봉 외, 1981: 47).

조선조에서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형벌인 군현강등제를 채택한 것은 지

역주민 스스로의 규율과 책임에 의해 군현의 질서를 유지케 한다는 통치이념이 

내포되었기 때문이며, 명분과 명예를 중시했던 당대의 중앙통제의 한 방법이었다

고 볼 수 있다(최봉수, 1993: 16).

이 같이 읍등(邑等)이 승격되면 지방관의 직급이 상승하고 향리의 정원이 증가

하기 때문에 읍세와 관계없이 승격된 읍의 백성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당

시 농민지배의 직접적인 실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부세와 역의 수취가 군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농민부담의 균평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군현제의 운영은 절실한 것이었다(김무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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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론

1. 행정구역의 조정안

다산은 기존 8도 가운데 전라･경상･평안･함경 4도를 남북 혹은 동서로 나누어 

전국을 12省으로 재편하였다. 평안도는 청천강과 적유령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누

어서 남쪽은 패수(浿水)(대동강)의 명칭을 따서 패서성(浿西省)이라고 칭하고, 북

쪽은 청서성(淸西省)이라 칭하였다. 함경도는 마천령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누어

서 북동쪽은 두만강의 이름을 따서 만하성(滿河省)이라 하고 남서쪽은 옛 현도지

역이므로 현도성이라고 하였다. 전라도는 노령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누어서 남쪽

은 광주의 옛 명칭인 무주(武州)를 따서 무남성(武南省)이라 하고, 북쪽은 전주의 

옛 명칭인 완산주(完山州)를 따서 완남성(完南省)이라 하였다. 경상도는 황수(潢
水)(낙동강)를 경계로 동서로 구분하여 동쪽은 영남성(嶺南省), 서쪽은 황서성(潢
西省)이라고 하였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郡縣分隷)).14)

또한, 수부(首府)의 명칭을 따서 붙인 도명 대신 각 지역의 중요 산천지명이나 

역사적 유래에 따라 성명(省名)을 개명하고자 하였다.15) 즉, 경기도는 봉천성(奉天
省)으로 개명하고, 충청도는 금강의 옛 명칭이 사비하이므로 사천성으로 고치고, 

강원도는 열수(한강)의 동쪽에 있으므로 열동성으로 개명하였다. 또한, 황해도는 

송해성(松海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황주(黃州)보다 송경(松京)(개성)이 중요하

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변화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다산이 성의 구획기준으로 

강과 산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다산이 기존의 8도 중 전라, 경상, 평안, 함경 4도를 각각 둘로 구분하려고

한 이유는 지역이 광대하고 인구가 많아 정무가 번거로운 지역에서의 지방통치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14)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분할은 공교롭게도 부족국가 시대의 영역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만하성은 옛 북옥저 지역이며, 영남성은 진한, 황서성은 변한 지역이다. 열동성 가운데 옛 예

맥 지역인 영동 9 고을은 강릉부사가 따로 관할하도록 하였다. 자연지리를 경계로 나누다 보

니 그것이 자연히 지역적 생활권을 단위로 형성되었던 부족국가 시대의 영역과 일치하게 된 

것이다(조성을, 1993: 581).

15) 기존의 도명이 수부의 명칭을 중심으로 된 것은 지방자치적인 요소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석화, 199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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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西道)와 북도(北道)는 땅이 넓은데 감사가 경계의 첫 고을에 앉아 수천 리 지역

을 통제하니 명령이 빠를 수 없고 간악함을 살필 수 없다. 마땅히 각각 2성씩 나누어

야 한다. 호남과 영남은 백성이 번성하고 정무(政務)가 번거로우니 정무에 능통한 인

재이거나 국량이 큰 자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다. 고려시대에도 호남에는 남북 두 도

가 있었고, 영남에도 두 도가 있었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반면, 봉천성은 경기(京畿)에 해당되고,16) 사천성, 열동성, 송해성은 도성에 아

주 가까이 있어 울타리가 되므로 분할하지 않도록 하였다.17) 다만, 열동성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감사가 원주에 있으면서 동해안까지 통제하기가 어려우므

로, 강릉부사도 안찰사라는 직명을 겸해서 영동지역 아홉 고을의 작은 일들을 다

스리게 하고, 큰 일만 감사가 다스리도록 하였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18)

이렇게 12성으로 전국행정구역을 재편할 경우, 봉천, 열성, 송해, 사천 등 중부 4

성의 민호수와 전결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존 8도의 도별 평균 민호수

는 188,902호이고 전결수는 176,500결인데, 중부 4도의 평균 민호수는 146,451호이

고 전결수는 130,406결이므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표 1> 참조). 그러나, 12성 

재편안에서는 성별 평균 민호수가 125,934호이고, 평균 전결수가 117,711결이 되

어, 중앙 4성의 평균 민호수(149,158호)와 전결수(128,006결)가 전국 평균보다 상대

적으로 크게 된다. 다산은 이에 대해서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의 경제적･군
사적 비중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원제에 양남과 양북은 면적이 아주 넓은데 중앙의 4도는 그 땅이 아주 작으니 안쪽

은 중하게 바깥은 경하게(重內輕外)하고, 줄기는 억세게 가지는 약하게(强幹弱支)하

는 뜻에 심히 어긋난다. 이제 양남과 양북을 8성으로 나누고 중앙 4도의 강역은 예전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중한 데에 있으면서 경한 것을 막고(居重禦輕), 강함으로

16) “열수 서쪽에 있는 것을 경기에 붙여서 근본되는 곳을 두텁게 함이 마땅하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17) “사천성은 도성에 아주 가까운 울타리이므로 웅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깎거나 가르지 않았

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18) 다산은 평안도 지역의 폐사군(廢四郡) 지역(무창, 여연, 우예, 자성)의 경우에도 평양과의 거

리가 몇천 리나 되어, 감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강계부사가 안무사라는 직명을 겸해

서 결재를 받고, 오직 큰 일만 감사에게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경세유

표 제3권, 군현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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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약함을 제어하게 되니(以强制弱), 진실로 형세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경세유표 제

3권, 군현분예).”

<표 4> 12성의 민호수 및 전결수

성명(省名) 민호수 전결수 성명(省名) 민호수 전결수

봉천성 147,019 65,984 열동성 74,613 42,331

송해성 160,458 150,278 사천성 214,542 253,434

완남성 127,397 167,619 청서성 95,295 44,910

무남성 145,990 182,084 패서성 90,930 65,100

영남성 175,140 177,617 현도성 61,345 54,680

황서성 160,460 159,132 만하성 57,955 47,363

주: 이 표는 다산의 구상대로 군현을 이속시키고, 「대동지지」 전민표(田民表)의 수치를 대입하

여 작성한 것임.
자료: 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강석화(1991: 77).

2. 군현등급의 조정

첫째, 다산은 주, 부, 도호부, 대도호부로 나누어지고, 주에도 부윤, 목사, 부사가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비판하면서, 직관제도는 간략해야 하며, 번거로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와 부를 합쳐서 한 등급으로 하여 모두 도호부라 일컫도

록 하여, 도호부-군-현령의 체계로 단순화 시키고, 현감이라는 명칭은 없애자고 하

였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부윤이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대윤이라 일컫고, 예전부터 대

도호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대사라 일컬으며, 예부터 목사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목

사라 일컫는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군현 등급에 대한 개혁은 태종 때부터 있었다. 태종 6년에 군현등급과 명호개정

에 관한 건의가 있어 동 13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의 개혁은 당해지역의 토

착세력의 강약에 따라 등호를 정했던 고려 때와 많이 달라진 것으로서 전정(田
丁)･호구(戶口)와 행정상의 편의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토착인의 의식은 이전 시기와 크게 변화되지 않아서 종종 물의가 일어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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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에 따라 구역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태종 15년에도 호구를 기준으

로 하여 일부 군현을 승격시켰다(김진봉 외, 1981: 34). 세종 때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 군현의 승격이 인구규모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였다(최봉수, 1993: 15).

둘째, 다산은 읍세와 무관한 군현의 승강 반대, 읍의 경제력에 기준한 등급의 재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개혁안은 사실 태종실록에 

나타나는 사간원의 상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 또한, 이러한 

다산의 개혁안은 가치지향적 경향이 강한 도학･명분 위주의 정치론이 쇠퇴하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공리적 정치론이 강화된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엽, 2004: 188). 

“과거, 고려 때에, 주･군을 승격함에 있어 혹은 왕비의 귀향(貫鄕)이라는 이유로, 혹

은 공신의 관향이라는 이유로, 혹은 고승(高僧)의 관향이라는 이유로 했다. 국운이 

길어 천년을 넘게 되면 나라의 군현이 나중에는 모두 주로 승격될 것이다. 지금부터

라도 주･군･현 세 등급은 한 번 정하면 다시 번복하지 않은 것이 왕정의 기본이다(경

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또한,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지은 자가 그 고을에서 나오면 비록 웅장한 주와 

큰 군이라도 낮추어 현을 만들고 고을 명칭도 고쳤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복구

하는데 이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다. 감정이 없는 물(物)에다 벌을 시행하고 징계하

지 못할 땅에다 징계를 내리는 것이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경세유표 제3권, 군

현분예)”

다산은 군현의 등급을 설정함에 있어, 민호와 전결을 합계하고 그 수효로써 군･
현의 대소를 분변하여 일곱 등급으로 차등화 하였다.

“무릇 민호는 많은데 결수(結數)가 적은 것은, 혹 산골 백성은 화전을 많이 경작하고, 

바닷가 백성은 어획의 이(利)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을 힘이 넉넉하여, 전결

이 많은 것과 서로 같다. 이로 말미암아서 말한다면 모든 군･현의 크고 작음은 민호

19) 군현의 대소등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환시(宦侍) 등의 간청으로 명호를 지나치게 올려준 것

을 복구하고, 후비(后妃), 사신(使臣), 재상, 왕사(王師), 국사(國師)의 출신지도 모두 구호(舊
號)로 환원하여 가호(加號)가 없게 하면 감히 조령(條令)을 받들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잡한 간섭도 없어져 결국 일대의 이목이 새로워진다고 보았다(김진봉 외, 198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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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마땅하며 전결은 그 다음이다(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권이 지방행정단위와 일치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짐으

로써 각 지역경제권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조성을, 1993:

581).

<표 5> 다산의 군현분등(郡縣分等) 기준

구분 민호+전결의 수 구분 민호+전결의 수

대주 2만 5천 이상 대현 8천 이상

대군 2만 이상 중현 6천 이상

중군 1만 5천 이상 소현 4천 이상

소군 1만 이상 4천 미만은 합병

자료: 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

그러나, 다산은 이러한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서북지역과 같

이 면적은 광활한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고 하였

다. 즉, 인구가 적고,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경제력이 충분할 수 있

는 곳에서 획일적으로 민호와 전결만을 기준으로 군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불

합리하다는 것이다.

“서북 두 도는 땅은 넓으나 사람이 드물고, 평탄한 전지가 아주 적다. 그런데, 인삼･
돈피･은･베와 어획의 이익이 또한 많으니, 남도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셈할 수 없다. 

따라서 서북의 경우 군･현의 크고 작음을 정하는 데에 율(律)을 다르게 적용함이 마

땅하다(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

<표 6> 다산의 군현분등(郡縣分等) 기준(서북 두 도의 경우)

구분 민호+전결의 수 구분 민호+전결의 수

대주 1만 5천 이상 대현 6천 이상

대군 1만 이상 중현 4천 이상

소군 8천 이상 소현 4천 미만

자료: 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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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견해는 상업의 발달과 상공업 성장에 의해 새로운 재원이 창출되고 있

었던 당시의 경제적 여건변화를 수용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강석화, 1992: 

269). 다산은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상행위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적고 전결을 첫

째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존의 부세제도 하에서는 농민에게만 부세가 집중되어 公
用은 공용대로 부족하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관에서 자원을 장악하고 직

접 개발을 담당하며 모든 재원에 대해 구일세법(九一稅法)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

설하였다(경세유표 제2권, 동관공조(冬官工曹)).

셋째, 다산의 군현제 정비론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신읍(新邑)의 설치이다. 그

는 중앙관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도 무조건 관직을 혁파하여 줄이는 것만을 중시

하지 않고 필요한 관서라면 신설하여 국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지방행정체계 개혁안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산이 신읍 설치를 제안한 곳은 모두 12개소였으며, 내륙의 요해처(要害處), 연

해(沿海)의 도서지역, 북벌(北伐) 일대였다. 이러한 곳은 모두 관방을 강화하고 민

폐를 줄이기 위해 중시하였던 곳이다. 특히, 북부 국경지방에는 보(堡)20)를 설치하

여 방어에도 충실하게 하고 남부 지방의 인구를 이주시켜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을 해소시켜보고자 하였다. 다산은 특히 폐4군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이 버려지고 이역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냈다. 북쪽 변경

지역에 대한 보장이 완성되면 고을 관아를 설치할 수 있고, 인구의 이주도 가능하

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다만, 남북 기후가 다른데 갑

자기 멀리 이주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감안하여 순차적인 지역 이동을 고안하였

다.

“남방 백성은 복판 도로 옮기고, 복판 도의 백성은 양서(兩西)로 옮기고, 서도 백성은 

4군(폐4군)으로 옮긴다면, 남방에는 호총(戶摠)이 줄어들고 4군에는 읍과 부락이 이

루어질 것이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또한, 전라도 도서지역(나주, 순천 인근 지역)의 경우 육지까지 와서 민원을 해

결하는 비용이 커서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주고 있으므로 새로운 현을 세

20) 적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요새.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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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주 바다에 열두 개의 큰 섬이 있고... 나주 군관이 바깥 섬 주인이 되어, 그 이(利)를 

다 먹으면서, ... 섬 백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와서 고소하려 하여도 한 번 부성(府
城)에 들어오려면, 헛되이 드는 비용이 매우 많고 사건은 결국 바로잡아지지 않기 때

문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쌓여서, 별도로 한 현을 세우고, 열두 섬을 다 이 현에다 붙

이기를 원하고 있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이렇게 도서지역에 독립된 관아를 만드는 것은 왜적의 침입을 막는 것에도 도

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21)

넷째, 다산은 이러한 군･현의 등급에 따라 서리의 정원도 비례하여 정하자고 하

였다. 이때 대략 20명을 시점으로 하여, 100호에 1명의 서리를 추가하는 비율을 적

용하여, 매율에 5명씩을 보태며, 40명이 넘으면 10명을 더 추가하도록 하되, 100명

을 상한선으로 잡았다. 20명이 하한선으로 잡은 이유는 민호와 결수를 합하여 4천

이상인 경우 독립된 현이 되도록 했는데, 이 때 민호의 수를 대략 2천으로 잡는다

면 20명의 서리 정원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북지방은 민호와 결수가 4

천에 못 미치더라도 독립된 현이 되도록 했으므로, 서리의 하한 정원을 20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서리 이외에 군관이나 노예의 정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차등 있게 비율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

<표 7> 군현 등급에 따른 서리의 정원

민호의 수 서리의 수 민호의 수 서리의 수

4천호 미만 20인 1만호 이상 50인

4천호 이상 20인 1만 5천호 이상 60인

5천호 이상 25인 2만호 이상 70인

6천호 이상 30인 2만 5천호 이상 80인

7천호 이상 35인 3만호 이상 90인

8천호 이상 40인 3만 5천호 이상 100인

자료: 경세유표 제4권, 군현분등.

21) 다산은 해안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형조 휘하에 여원사라는 관청을 두어 전국의 섬을 관장하

고, 그 판적(版籍)과 부세(賦稅)관계를 전담하게 할 계획도 세워 놓았다(경세유표 제1권, 형관

지속(刑官之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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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군현등급의 조정과 서리, 군관, 노예 정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다산은 과

다한 혈관(穴官), 서리로 인한 지방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부세(賦稅)행정과 지방행정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3. 군현병합

다산은 군현병합을 통한 잔읍혁파(殘邑革罷)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정약용의 

구상에 따르면 성별 속읍의 평균은 26.1개소가 되는데. 이는 기존 8도의 도별 평균 

속읍 수 41.4개소보다 훨씬 적은 것인데, 본래 346읍에서 43읍으로 12%를 줄여서 

314읍이 된 것이다.22) 이 같이 성별 속읍수를 줄인 의도는 중앙정부와 각성에 각 

읍에 대한 통제와 관할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강석화, 1992: 268).

“작은 현은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드는 것이 이치에 맞다. 작은 현을 구차스럽게 남겨

두면 그 폐단이 점점 심해진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고을에도 사직(社稷)이 있고, 빈

객(賓客)이 있으며, 관원에게 권속(眷屬)이 있고, 관청에 아전과 하예(下隷)가 있다. 

백성의 재물을 벗겨내고, 침해해서 큰 고을이 하는 짓을 다 본받고자 하니 백성을 해

쳐서 만 가지로 괴롭힌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표 8> 정약용이 구상한 읍의 등급별 총수

구분 주 군 현 계 구분 주 군 현 계

봉천성 5 11 22 38 열동성 3 6 12 21

사천성 4 10 28 42 송해성 3 12 12 27

완남성 3 6 18 27 패서성 2 6 12 20

무남성 4 6 20 30 청서성 3 18 2 23

영남성 3 9 18 30 현도성 2 4 10 16

황서성 3 9 18 30 만하성 2 8 0 10

자료: 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이러한 군현병합은 군자의 확보, 인재확보 문제의 해소, 주민부담의 균등화 및 

22) 이는 유형원이 전체 속읍 수의 1/3을 줄이자고 한 것보다는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무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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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절약 등의 목표로 조선초기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효과는 별로 

없었다. 태조에서 세종 때까지 지속된 군현병합의 개혁은 대부분 1년도 지속되지 

못했는데, 이는 군현병합의 반대여론이 비등하였고, 또한 병합되는 군현의 토성

이민(土姓吏民)들이 불만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병합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군

현병합에는 각 도의 감사들도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토호와 

향리들이 가장 반대하는 계층이었다(최봉수, 1993: 20; 1995: 67-68).

세조 때에는 전국의 수취제(收取制)를 정비하여 백성의 부담을 균등케 하려는 

명분으로 군현의 병합에 착수하였다. 당대의 석학 양성지(梁誠之)는 군소군현을 

무조건 병합할 것이 아니라 산천지세, 도로원근, 인물번간(人物繁簡) 등 각 고을의 

실정을 참작하여 실행하되, 정부의 입장과 현지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현의 개편에 앞서 참고자료가 되는 지도･지지 등을 

만들어 산천경계, 도로거리, 인구와 토지의 다소광협(多少廣狹)을 충분히 파악할 

것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와 월경지(越境地)23)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현의 병합은 막료들과 

각도의 감사들 거의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재야세력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

혀 거의 진척되지 못하였다(최봉수, 1993: 22).

선조 27년(1594년)에 군현병합의 논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병합을 주장하는 측

은 첫째, 조선 8도가 중국의 일대주(一大州)의 크기에 불과하나 300여개의 군현으

로 분리되어 있어 소읍의 경우는 가구수가 100호도 안되고, 둘째 소읍이라도 관청

의 조직은 대읍과 다를 바가 없어 읍민의 고통이 더해지고 역에 있어 불균형이 발

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대신 병합된 군현에는 어사를 수시로 파견하여 수령

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다(최봉수, 1993: 22-23).24) 

23) 월경지는 군현 행정구역의 하나로서 임내의 범위에 속하지만 소속 읍의 경계 내에 있거나 접

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타 군현 내에 위치하면서도 소속 군현의 지배를 받는 

지역을 의미한다(최봉수, 1995: 82).

24) 그러나, 이조(吏曹)는 유민(流民)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는 군현병합보다는 유능한 수령을 

선발하고, 수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관찰사의 책임 하에 군정과 민정을 함께 관할하는 조

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군현병합보다 실행이 용이했기에 선

조는 향리의 재건과 치안유지의 성과를 이유로 병합불가론을 채택하였다(최봉수, 199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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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監司)의 기능

다산은 상위 지방행정계층인 도를 관할하는 감사의 기능을 순행을 통해 하위 

지방행정계층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기능으로 국한하고 직접 대민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는 관찰을 버리고, 다만 순찰

사라 일컬어서 순찰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별도로 판관을 두도록 하는데, 

이는 감사는 巡行하는 것을 본연의 직무로 하므로 거처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감사가 솔권(率眷)하기 시작한 이래로 온갖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한 가지 일

도 거행되지 않고, 봄가을 순행(巡行)도 겉치레뿐이다. 이제부터는 감사가 솔권하는 

법을 영원토록 철폐함이 마땅하다(경세유표 제3권, 군현분예).”

Ⅳ. 최근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주는 시사점

이상 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오늘날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다산은 지방행정계층제 논의에 있어서는 상급 지방행정계층을 도(道)에

서 성(省)으로 바꾸고 그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만을 주장했을 뿐, 지방행정계층의 

통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즉, 다계층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25) 그러나, 다산은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사(監司)의 역할에 대

25) 물론 다층제의 경우는 전근대적인 산물인 경우가 많다. 즉, 교통과 통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전근대에는 중앙정부가 전 영토를 직접 통치할 수 없었고, 또한 생활권은 촌락을 중심으

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 다층적인 행정구역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

회에서도 행정구역의 다층제는 여러 이점이 있다.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가지고 

행정기능의 적정관리규모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구획함으로써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상위지방정부는 구역의 크기에 맞게 대규모사업이나 광역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하위지방정부는 좁은 범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에 대한 직접서비스기능

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Barlow, 1981: 131). 그러나 다층제는 여러 개의 행정계

층이 존재함에 따라 이중행정과 하위계층의 지방정부구역에 대한 이중감독의 폐단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능률의 저하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Leemans, 197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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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하급 지방행정계층에 대한 감찰로 국한하고, 대민 행정

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계층

이 2계층이면서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구분되어 상호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되며, 또한 대민 행정의 핵심은 하위행정계층에 있음을 암

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위지방행정계층과 하위지방행정계

층 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책임이 모호해져서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책임사항에 대하여는 자기 소관이 아니

라고 회피･전가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계층수가 많아짐에 따

라 행정의 지체가 발생하고 계층간의 거래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 증대하는 폐단

도 막을 수 있게 된다(정세욱, 1996: 405).

둘째, 다산의 군현병합 논의는 최근의 시군통합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

다. 시군통합의 목적이 시와 군으로 분리되어 있던 행정구역을 하나의 시로 통합

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기구, 인력,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세출경비

를 줄이는데 있는데(최양부･윤원근, 1988; 홍준현, 1997; DeGrove, 1973; Horan and 

Taylor, 1977)),26) 다산 역시 군현병합을 통해 군자의 확보, 주민부담의 균등화 및 국

가재정의 절약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다산의 군현병합 논의는 행

정계층간 인구나 경제력의 격차를 줄여서 농민부담의 형평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었는데, 이는 오늘날 동일 행정계층 내의 자치단체 간 인구나 재정적 편차를 감소

시키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희정, 1994; 이병철, 1994; 임성일, 1994).27) 특히, 8도를 12성으로 개편하는 논의

에서 각 성의 하부 계층인 속읍의 수를 균등화시키려 했다는 것도 오늘날의 행정

26) 본래 하나였던 행정구역이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지게 되면, 복수의 행정기관이 요구되고, 공
무원의 수가 증가되며, 공무원의 직급도 상향 조정되어 일반행정비용이 중복 지출되는 낭비

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읍이 시로 승격하면 종래 군수 밑에 별정직 사무관급인 읍장이 맡아보

던 사무를 부이사관급인 시장이 담당하게 되고, 읍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던 민원업무는 동

사무소가 6~8개식 신설되어 거기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는 행정민원의 증가와는 별로 관계

없이 공무원의 수를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읍의 시 승격 이후에도 잔여군지역의 

공무원 수도 군으로부터 읍의 분리에 따른 행정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기 않고 오

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모순을 보여 왔다(강희주, 1994; 이규환, 1994).

27) 미국의 경우도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시군통합

은 관할구역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상당한 정도로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lendening and Atkin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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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 논의와 일치하는 바가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로 인한 종래 군현의 경

계와 경제권의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다산의 노력 역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

치를 조정하려는 오늘날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셋째, 다산은 군현 등급의 조정에 있어서, 직관제도는 간략해야 하며, 번거로워

서는 안 된다고 하여, 주(州)와 부(府)를 합쳐서 한 등급으로 하여 모두 도호부라 

일컫도록 하여, 도호부-군-현령의 체계로 단순화 시키고, 현감이라는 명칭은 없애

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현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군을 대군, 중군, 소군의 3단계, 현을 대현, 중현, 소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리나 군관, 노예의 수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요즘의 차등분권

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형상 기초자치단체인 시일지라도 인구나 경제력의 규모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권한에 차등을 두자는 논의(홍준현, 2001)와 일맥상통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다산의 군현등급 조정 기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읍세와 무관한 군현의 

승강 반대, 읍의 경제력에 기준한 등급의 재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읍의 시 승격이나 시의 광역시 승격에 있어서, 법령상의 원

칙이 적용되기 보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한 승급이 있었던 현상에도 시사하는 바

가 있다.28) 또한, 다산이 군현등급의 조정 기준으로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인구와 경제력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도 현대적인 시나 읍 승격 기준29)과 

일견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

28) 시 승격은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라 해방이후 꾸준히 증가하긴 했으나, 1960년대에 4개읍이 

시로 승격되고, 1970년대에 8개의 읍이 시로 승격된 것에 비해 1980년대에는 29개의 읍이 시

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상주시의 예에서 보듯이 시 승격 이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곳도 있

다(김광식, 1995). 심지어 김제시의 경우, 시승격전 1987년 김제읍의 인구가 39,048명이었으나,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1989년 1월 시 승격 당시 김제읍 뿐만 아니라 

김제읍 주위의 월촌면 전체와 백산, 황산, 봉담면 일부를 김제시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최
양부･윤원근, 1993: 91-92). 한편, 광역시 역시 1970년대까지 2개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 4
개의 시가 새로이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광역시로의 승격의 경우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인 시

를 검토대상으로 해왔을 뿐 특별한 법정요건이 없다.

29) 현행 시 승격 기준은 인구가 5만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 외에도 1인당 지방세납부액이 인구10
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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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구상되었다는 점이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오늘날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다산이 지향했던 중앙집권은 정조의 좋은 정치 

구현의 중요한 도구이었음도 주목해야 한다. 정조에게 있어서 좋은 정치란 국왕

과 백성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놓여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종래 사림

정치의 구도인 국왕-신하-백성의 3단계를 국왕-백성의 2단계 구조로 바꿈으로써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박현모, 2001: 373-400). 따라서, 

다산이 중앙집권을 지향했던 바가 지방관이나 지방 토호로부터 농민이 수탈당하

는 것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역량 강화의 목적과

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주장은 다산의 여타 부문에서의 주

장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재야학자의 

하나의 주장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도 다산의 개혁에 있어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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